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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권과 에너지 전환: 발전주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넘어서

이상헌(한신대학교),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1. 발전주의 국가와 경성 에너지 시스템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의 퇴치와 복리의 증진을 약속하는 발전 패러다임은 유럽의 
경험에 근거한 선형적 역사관과 진보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국가
들도 고유한 문화와 전통과 무관하게 유럽이나 미국의 산업화 과정을 따라잡아야 한
다고 강변한다. 이러한 발전 패러다임을 충실한 재현한 한국은 압축적 근대화 과정을 
통해 발전주의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발전주의 국가의 에너지시스템은 경성 
에너지 시스템(hard energy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석·핵에너지를 주된 에너
지원으로 하고, 국가와 자본이 관장하는 거대기술로서 공급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이며, 
중앙 집중과 비민주성을 내재한다(이정필, 2015: 32). 이러한 경성 에너지 시스템에서
는 지역 에너지 시스템이 국가 에너지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포섭되게 되며, 특정 지
역들이 대형 핵발전소 벨트나 화력발전소 벨트로 지정되고, 다른 지역(특히 서울과 같
은 대도시나 산업단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런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 방식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만, 수요 관리에 실패하기 쉽고, 전력 생산과 송전 과정에서 환경·사회적 갈등(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 사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이상헌 외, 2014; 이정필, 2015: 
35). 

그러나 화석연료 위주의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 방식을 가진 경성 에너지 시스
템은 몇 가지를 계기를 거치면서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우선 가장 큰 계기
는 기후변화다.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고, 온실 가스 배출의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화석연료의 사용에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의존적인 경
성 에너지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반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석
유 생산 정점(peak oil)에 대한 우려이다. 오일 쇼크 이후 석유 생산 정점에 대한 우
려는 나타나게 되었고, 새로운 굴착 기술의 개발이나 쉐일 가스와 같은 대체 연료들
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석유 생산이 무한정 계속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화석연료 사용에 기초한 경성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
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셋째는 핵발전소 사고들로 인해 핵발전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잠시 
클린 에너지로서 인식되기도 했던 핵발전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
발전(폐기물관리를 포함해서)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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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경성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더 절박하게 찾게 된 계기가 되었다. 

2.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

경성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반성은 연성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게 된
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원의 변화, 즉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적 요소의 포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이정필, 
2015: 30).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전환에 대한 연구에서 부족했던 공간적 측면이 주
목받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지리학’(Geography of energy transition), '지
속가능성 전환의 지리학‘(Geography of sustainability transitions) 등의 학문이 등
장하면서 특히 지역단위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Bridge et al. 
2013; Spath and Rohracher, 2014; 이정필, 2015에서 재인용). 

지역 단위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연구들은 중앙 집중적 에너지 공급 방식에 비
해, 지역적으로 분산된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이 기후변화나 피크오일 대비 
능력이 더 우수함을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박진희, 2015). 예컨대, 덴마크나 독
일(쇠나우, 함부르크) 등 유럽 도시들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협동 조합이 성공
적으로 운영되면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낸 사례들이 바로 그것이다(박진희, 2015). 

헤르만 쉐어(2006)는 지역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에너지주
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독자적인 관련 규
정을 마련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보편적 특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쉐어의 
주장은 공유자원(commons)을 민주적으로 또 생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논지를 에너지 분야에 적용시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이러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분권의 상징적인 모델이 ‘지역 에
너지 공사’이다. “지역 에너지 공사의 설립은 신속한 에너지 전환, 기반 시설망의 시
너지 작용이 있는 생산적인 에너지 이용,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 생산적인 공급 구조 
등을 위한 근본 전제들이기 때문이다(헤르만 쉐어, 2013: 251).   

3. 한국의 지역에너지

한국의 경우, 발전국가의 경성 에너지 시스템이 지배적이긴 했지만, 지역에너지에 
대한 강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지역에너지
는 지역단위의 에너지개발 사업으로서, 경성 에너지 시스템에 종속된 채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배후지 정도의 위상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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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공히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문제는 정부의 책무로 인식해왔다(이상헌 외, 
2014). 이것을 대조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강한 국가에너지와 약한 지역에너지의 관
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너지 사업은 중앙집중, 대량생산과 대량공급, 
에너지 소비강요를 특징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 결국 
에너지 정책의 자율성과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들이 추진되게 되고, 비효율적인 사업진
행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각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은 오
히려 지역에너지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다(이정필, 2015: 35).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몇 몇 광역지자체에서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이 대
표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 한 기 줄이기’ 사업이 일정한 성
과를 거두자 2014년부터는 2단계 사업인 ‘에너지 살림 도시 서울’을 추진하여 400만 
TO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목표를 세웠고, 자립, 나눔, 참여의 가치를 강
조한다. 경기도의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선포하여 2030년까지 현재 29.6%인 전력
자립도를 70%로 올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20조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며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였다. 
충청남도는 ‘2020 충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로 연간 228만7000TOE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로 73만2000TOE
를 친환경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고 풍력과 태양광, 연료전지 등 총 3165㎿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로 모든 전력소비량을 대체한다는 내용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혹은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정필, 조보영, 2015). 2015년 11월 
24일에는 이들 네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선언하였다. 선언문은 시·
도가 지역의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원자력과 석탄을 대체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지역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역에너지 포럼을 정례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4
개 광역지자체는 우리나라 인구의 49.2%(2014년 기준), 지역총생산의 52%(2013년 기
준)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에너지 전환이 모두 실현될 경우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
된다(이정필, 조보영, 2015). 

광역지자체 단위만이 아니라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도 에너지 전환과 지역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012년 2월 46개 기초 단체가 ‘탈핵-에너지전환
도시’ 선언을 발표하여 원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로 합의하였다.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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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는 ‘나쁜 에너지는 줄이고, 착한 에너지는 늘리기’를 설정했으며, 공동의 실
천과제도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순천시, 강원도 인제군, 
경기도 안산시가 독자적인 지역에너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전라북도 완주군은 ‘로컬에너지 전환’ 정책을 표방하며 농촌에 적합한 에너
지 정책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2015년, 전라남도 순천시는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역 에너지 전환 대열에 참여하였다. 2015년, 강원도 인제군은 ‘2045년 에너
지 자립화’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자립 경로를 구상하였다. 2016년, 경기도 안산시
는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자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수립하였다(이정
필, 조보영, 2015). 나아가 2016년 3월에 수립되어 발표된 전주시 지역에너지계획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백캐스팅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목
표, 방향, 정책과 사업들을 직접 합의․결정하였다(전주시, 2016).

4. 에너지 민주주의

한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너지 시스템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몇 몇 선구적 사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분권을 
통한 경성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이용의 의미, 에너지 이용자의 행동․규범, 생태
환경과 정주환경, 에너지사회시스템까지 포괄할 정도로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시스템의 변화, 에너지 정책의 
변화, 에너지 생산, 소비의 공간적 구조의 변화, 에너지 생산과 관리 주체의 변화 등
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에너지 공사가 좀 더 본격적으로 확대되려면 전
기의 생산 만이 아니라 송배전 부문에서 한전의 독점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대기업 
만이 아니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
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이 
에너지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연방제와 같은 정치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발전주의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 에너지 시스템의 연성 에너지 시
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연성 에너지 시스템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 
구조의 개혁을 비롯한 에너지 생태계의 마련이 우리 앞에 놓인 중차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우리는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에너지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시민이 만들어지며, 동시에 에너
지 시민에 의해 지역의 에너지 주권이 공고하게 되고,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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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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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도시정책포럼 원고]

에너지 정책지형의 변화와 충청남도 에너지전환의 과제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 들어가는 말1)

2015년 12월 파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목표가 합의되었다.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에 의한 신기후체제에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을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국가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 생산-소비체계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전 세계
가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생산을 토대로 전력생산, 산업, 교통, 건축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 

파리협정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고갈, 에너지 가격 상승, 기후변화, 전력 사고, 원자
력발전소 사고 등에 대응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는 에너지전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2) 국가 별로 구체적인 대응 양상은 상이한데, 독
일이나 덴마크 등 시민들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이 활발한 국가가 있는 반면, 영국이나 벨기
에처럼 에너지 기업이 주도하는 국가도 있다(Hermwille, 2016). 

국가 단위의 에너지전환 추진과 별개로 지자체 단위의 에너지전환 추진 사례도 등장하고 있
다. 지자체의 에너지전환 추진 사례들은 지자체가 당면한 에너지 문제와 에너지 여건에 따라 
정책 방향,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추진체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국내 광역지자체 단위에
서 서울특별시의 원전하나줄이기, 경기도의 에너지비전,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 등 지자체 단
위 에너지 전략 추진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충청남도는 한 때 가정용 난방을 위한 석탄광산 개발의 중심지였으며, 현재는 석탄화력발전이 
밀집된 전력 공급지가 되었으며, 동시에 산업부문의 성장으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
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충남의 석탄산업은 폐광 이후 토양오염 문제를 남겼고, 서해안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과 온배수 배출로 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충남 경제의 한 축인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경쟁 심화 속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충남은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의무, 국가적으로 

1) 이 발표문은 2016년 한국한국사회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글(여형범, 2016, “충청남도 에너지전환의 경
로와 과제”)을 일부 수정한 글임. 

2)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은 에너지원, 에너지 생산-소비구조, 에너지 정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해볼 수 있다(Hermwille, 2016; Schmid et al., 2016). 먼저,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원 측면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 바람, 지열, 바이오매스, 물 등의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변화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생산-소비구조 측면에서 중앙집중적 에너
지 생산-소비체계에서 분산적 에너지 생산-소비구조로 바꾸는 변화로 볼 수 있다. 셋째로, 에너지 전
환은 에너지정치 측면에서 하향식, 전문가・행정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상향식,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
여하는 의사결정으로 바꾸는 변화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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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을 위해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당함을 시
정해야할 필요, 에너지다소비 산업을 넘어 저탄소산업의 미래를 열어야 하는 부담, 더욱 변덕
스러워질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응해야할 과제를 맞이하
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화력발전소와 에너지다소비산업 입지로 인한 에너지 불평등 강화 및 산
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소비 증가가 주요한 에너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
청남도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세율 인상, 사회적비용을 반영한 전력요
금차등제 도입 등 공정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충
청남도의 정책담론 제안은, 실현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수준의 정책결정을 수동적으로 따
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연대하여 지자체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거꾸로 제안
하고 바꾸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당진시와 한국전력 사이에 벌어진 북당진변환
소 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이러한 변화된 정책지형을 반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에너지전환 전략과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하
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정책 방향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신산
업과 관련하여 기존 입지한 화력발전소의 청정화를 통한 친환경에너지산업벨트 조성,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의 수소 부산물과 자동차 산업을 연계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 육성, 화력발
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충청남도의 이러한 전략과 사업은 행정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시된 것이지, 지역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에너지전환이나 기후변
화 적응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고, 민간 영역 전체의 에너지 비전이나 전략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피크오일, 기후변화, 에너지 취약성, 에너
지 안보, 에너지 자립 등을 얼마나 심각한 정책 문제로 보아야 할 지, 에너지 정책의 결정에 
누가 어느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지, 재생에너지는 얼마나 빨리 어느 규
모까지 늘어나야 하는지 등에 대한 끊임없는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충청남도의 에너지전
환 경로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아이
디어를 제시하고, 틈새 전략과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결집시켜 내는 활동
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발표문에서는 충청남도의 에너지 정책지형의 변화와 에너지전환 과제를 ① 공정하고 정의
로운 에너지 체계 구축 정책담론 형성(지역자원시설세, 신균형발전 정책담론, 4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 ②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미래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수소경제 
추진, 충남 내 화력발전 사업자들의 에너지 클러스터 육성 제안, 에너지 기업들의 신․재생에너
지 투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한 상생협력 사업 추진), 에너지자립마을 관련 
사업(에너지 자립섬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충남 녹색생활 실천마을(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사업, 햇빛발전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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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남도의 에너지 현황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당진, 태안, 보령, 서천)에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입지하면서 이 지
역에 사회적・환경적・건강적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대규모 초고압 송전설비로 인한 주민 재
산 피해 및 건강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 전국 발전용량의 19.6%, 전국 전력생산
량의 23.4%가 생산된다.3) 충남의 전력자립도는 247%에 달한다. 생산된 전력의 62.5%를 충
남 외 지역으로 공급되는데, 먼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송전탑 4,141개, 송전선로 
1,338㎞가 설치되었고, 765kV 송전탑의 경우 236개가 설치되어 있다. 

시도 전국 충남 인천 경북 경남 전남 부산 경기

생산량 517,148 121,230 80,861 68,716 68,300 67,705 38,074 30,310

비율 100.0 23.4 15.6 13.3 13.2 13.1 7.4 5.9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서울 충북 광주 대구 대전

14,049 12,206 7,928 3,182 2,184 1,285 582 302 232

2.7 2.4 1.5 0.6 0.4 0.2 0.1 0.1 0.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지역에너지통계연보.

<표 1> 전국 시·도별 전력생산량(2013년)
(단위 : Gwh, %)

시도 전국 충남 인천 경북 경남 전남 부산 경기

자립도 108.91 247.61 334.70 154.48 222.19 212.73 175.23 27.93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서울 충북 광주 대구 대전

48.71 73.33 35.77 75.24 6.37 5.84 1.58 1.75 2.59

자료 : 충청남도, 2015,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2015~2020).

<표 2> 전국 시·도별 전력자립도(2013년)
(단위 : %)

또한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 및 에너지다소비업체가 입지하여 1차에너지 공급량(전국 1위)과 
최종에너지 소비량(전국 2위)이 높은 지역이다. 에너지다소비 업체 입지로 인해 산업부문이 에
너지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부문의 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전국에서 가
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충남은 1차에너지 공급량 전국 1위, 최종에너지 소비량 전국 2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를 보면, 산업 86.8%(26,570천TOE), 수송 7.0%(2,136천TOE), 가정·
상업 5.4%(1,668천TOE), 공공·기타 0.8%(238천TOE)의 순으로,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이 전국 평균(62.2%)에 비해 높은 편이다. 

3) 충청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화력발전 설비 외에, 당진화력 9, 10호기(2,000MW), 태안화력 9, 10호기
(2,000MW), 신보령화력 1, 2호기(2,000MW), 신서천화력 1호기(1,000MW) 등이 신규로 건설․운영될 
예정이다. 신규 발전설비는 당진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 기존 발전용량의 50%에 달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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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국 시・도별 1차에너지 공급량(2013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4. 

<그림 2> 전국 시・도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변화 추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4. 

<그림 3> 전국 시・도별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2013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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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기준 전국(9,879천TOE) 대비 9.5%(937천
TOE)로 전국 6위 수준이고, 2014년 기준 전국(11,537천TOE) 대비 11.89%(1,371천TOE)로 
전국 2위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 폐기물에 집중되어 다른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또한 1차에너지 공급량이 워낙 높아, 1차에너지 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비율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1.6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3. 충청남도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체계 구축 정책담론 형성

① 지역자원시설세 부과4)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 등의 필요재원 확보 및 소방시설, 오물처리시
설, 공공시설의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도세)이자 목적세이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대응을 위해 지역보상 차원에서 부과된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200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었고 현재 발전량 1kwh 당 1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발전용수의 경우 수력발전에 사용
된 유수 10㎥ 당 2원이 부과된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 시 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의 균형발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화력
발전이 과세대상에 추가되었고 2014년부터 부과가 시행되었다. 충남에는 서천군에 한국중부발
전의 서천화력(석탄 400MW), 보령시에 한국중부발전의 보령화력(석탄 4,000MW, 복합 
1,350MW), 태안군에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석탄 4,300MW), 당진시에 한국동서발전의 당
진화력(석탄 5,020MW), 당진시에 GS EPS(복합 1,608.5MW), 현대그린파워(복합 800MW) 등
이 운용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2014년에 약 165억원(0.15원/kwh 부과), 
2015년부터는 세율 인상(0.3원/kwh)으로 약 360억원의 세수를 갖게 되었다. 이중 65%는 발
전소 소재 시․군에 배분된다. 충청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편입하여 에너지와 환
경 개선에 사용하고 있지만, 시․군에 배분된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에너지와 
관련 없는 일반사업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32,428 39,869 47,686 49,334 49,449 51,173
도 11,349 13,954 16,690 17,266 17,289 17,910

시․군 21,078 25,915 30,996 32,067 32,109 33,262

<표 3> 지역자원시설세 추계(2016~2020년)
(단위: 백만원)

자료: 충청남도, 2015

4) 지역자원시설세 내용은 다음 문헌을 정리하였음. 충청남도, 2015, 충청남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의 중장기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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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원시
설세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및 발전시설의 안전 및 환경 개선,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
계획 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지원사업,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관련 민간 위탁사업
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2015년 “충남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중장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분
야, 환경 분야, 기타 보완사업(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실용화 관련)에 총 1조 1,926억원을 
투자하게 된다(국비 1,544억원, 도비 525억원, 시․군비 519억원, 민자 9,338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충청남도가 지역개발이나 복지 사업이 
아니라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피해 모니터링․조사․연구 및 환경개선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운용계획이 수립되었지
만, 지역자원시설세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충남도 내 부서별 사업의 포함 및 우선순위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② 신균형발전 정책담론 제안

충청남도는 2014년부터 도 정책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충남연구원, 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담론 연구를 통해, 국가와 지방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담론 및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정
책담론의 신균형발전 부문에서 ‘지역차등 전기요금제’와 ‘송․배전시설 주변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 확장’이 포함되었다. 충청남도 내에 입지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60%이상을 
타 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해, 송전탑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과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대
기오염 및 온배수 피해, 재산․건강 피해 등을 감당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
을 반영한 차등적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충남넷 도정뉴스, 2014.3.19). 정책담
론 발표 이후,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진행, 토론회 개최 및 학술 심포지엄 발표 등을 통해 계
속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도시 생활과 생산 활동의 에너지원 부자재는 모두 다 
지방과 시골에서 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는 전국 화력발전 생산량의 근 50% 가량을 
충청남도에서 생산합니다. 충청남도 1,240km의 연안에는 대부분이 지금 화력발전소가 다 들
어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는 큰 배들이 석탄을 싣고 와서 매일매일 떼야 하는 그 석탄량을 제
공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좁고 예쁜 연안에는 다 화력발전소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반경 
500m 몇 개 마을에 지역자원 시킨다고 마을주민 발전기금 내는 것이 답니다. 그 에너지를 어
디에 있든 간에 동등한 가격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안희정 충
남도지사,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2015.3.5.) 

충청남도의 정책담론 제안은, 실현성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수준의 정책결정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연대하여 지자체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정책을 거꾸로 제
안하고 바꾸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공정한 에너지 생산-소비로 
인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에너지 전략과 정
책에 대한 제안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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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5)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4개 광역지자체장은 2015년 11월 24일 지역 에너지전
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충청남도는 공동선언의 처음 구상부터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에
너지 생산지역으로서 에너지 소비지역인 다른 세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생산-소비체계의 변화
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공동선언에서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낭비 없이 지혜롭게 쓰는 
것”이라고 다소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
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혁신정책이자, 에너지 갈등이 없는 지역상생 정책,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 변화시키는 접근으로 추가 설
명하고 있다. 

공동선언의 배경으로 신기후체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를 선도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미 ICLEI의 기후보호도시 캠페인 및 에너지안전
도시 캠페인, 유럽도시들의 기후연대(Climate Alliance), 독일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등 지자체의 역할이 두드러진 사
례들이 널리 공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정 계획으로서 광역 시․도 지역에너지계획뿐만 아
니라 시・군 단위에서 자체적인 지역에너지계획이 시민참여 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수립되
면서 시・군 단위 독자적인 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다(순천시, 인제군, 안산시, 
전주시 사례). 공동선언은 이러한 국내・외 지자체 에너지전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
써 국가적 수준의 에너지전환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공동선언은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①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중
심의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가 “특정 지역의 희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지
역별로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자고 제안하였다. ② 분산형 에
너지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였다. ③ 각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너지
정책 포럼’을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하였다. 

공동선언 채택과 함께 4개 광역시・도 단체장은 각각 ‘원전하나줄이기’(서울시), ‘경기도 에너
지 비전 2030’(경기도), ‘2020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충청남도),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
주’(제주도)라는 지역에너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였다. 산업부문의 비중이 적은 서울시와 제
주도는 각각 가정․상업부문과 수송부문(전기자동차)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제시하였다. 반면,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발전 및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전
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5) 공동선언의 배경 및 주요내용은 여형범(2016)을 인용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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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전 도민과 함께하는 청정・행복・희망 에너지

정책 문제
화력발전소 입지로 인한 에너지 불평등 강화
에너지다소비산업 입지로 인한 에너지소비 증가

정책 방향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충남의 기존 산업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 목표

2020년까지 에너지 73만TOE 감축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29만TOE 생산
온실가스 배출량(1,121만 tCO₂) 감축
⇒ 석탄화력발전 3.3기분의 발전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

주요 사업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 구축 
  -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활용
  - 전력요금차등제 도입 요구
  - 송전선로 주변지역 온전한 보상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미래대응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친환경에너지산업벨트 조성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 육성
버려지는 자원의 에너지화
  - 화력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 친환경 에너지타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 에너지자립섬, 에너지자립마을, 수상태양광발전소 등
취약계층, 소외지역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 취약계층 에너지 효율향상
  - 소외지역 에너지 공급망 확충

특징
에너지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화력발전소 및 
에너지다소비산업(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과 밀접한 관련
민간 차원의 적정기술 운동, 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

<표 4> 충청남도의 ‘2020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자료: 여형범(2016)

2)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

① 미래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수소경제(hydrogen economy) 추진

충남도는 수소에너지 시대 준비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한 축으로, 수소경제사회 준비를 다른 한 축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6) 

충남에는 수소연료의 생산, 저장과 사용 등 수소경제를 이끌 수 있는 기반으로 서산 대산석유
화학단지와 당진 현대제철이 위치해 있다. 수소는 원유에서 나온 납사로 플라스틱 등을 만들 
때와 제철 과정에서 부생 가스로 나온다. 충남의 부생 수소 생산량은 연간 20만t이다. 전국 

6)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소경제 실현에 대한 낙관론과 회의론이 각각 존재한다. 낙관론은 화석연료 고
갈, 기후변화 대응, 화석연료 고갈과 환경문제로 인해 수소경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술적 불
확실성도 가까운 시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 본다. 반면, 회의론은 수소란 어차피 다른 에너지원에 의
해 제조되어야 하므로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나빠질 수밖에 없으며, 수소를 화석연료처럼 널리 사용하
기에는 안전성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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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생산량의 3위를 차지한다. 충남도가 수소연료 수요와 관련해 중점을 두는 분야는 자동차
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서산의 동희오토에서 매년 자동차 58만대를 생산한다. 충남의 자
동차 부품 업체는 1,062개가 입주해 있으며,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에 
86%가 몰려 있다. 충남도는 2016년 상반기 중에 정부에 신청한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1년까
지 연구개발(R&D) 비용 2,324억원의 절반 정도를 국비로 받게 된다. 

한편, 2015년 10월 1일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홍성·예산)에 수소충전소가 전국에서 16
번째로 문을 열었다. 기존 수소충전소는 연구원 안에 지어진 반면, 충남의 수소충전소는 도로
에 위치해있다. 이 충전소는 시간당 6대, 하루 40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다. 
국비 15억원 등 모두 46억원을 들여 지은 충전소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운영하며, 전문 인력 2
명이 상주해 있다. 지금은 충남도 관용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17대에 수소를 공급한다. 수소연
료전지차 17대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했다. 앞으로 일반인들의 수소차 운행에 대비해 수소충전
소 5곳도 지을 계획이다. 

또한 충남도는 보다 장기적인 수소경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2월 구성된 기
후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의 수소에너지분과에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을 
논의하며, 2016년 4월 수소경제사회 달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서울신문, 
2016.1.19. “길 가다 기름 넣듯 수소차 충전. 충남 경제․환경 화학반응”).

② 충남 내 화력발전 사업자들의 에너지 클러스터 육성 제안

충청남도에서 보령화력과 서천화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은 2015년 본사를 보령시로 
이전하였는데, 보령․서천을 발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컬 에너지시티 조성 사
업’ 구상을 제안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보령시, 서천군과 함께 화력발전사업 클러스터(가칭) 
조성을 위해 10년 동안 9,000억원 수준의 지역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
기도 하였다. 발전소 경상정비시장 개발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에게 연간 300억원 규모의 매출 
지원, 지역기업의 입찰참가 시 가점 부여, 2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이 포함된다(국민일보, 2015.9.25. “한국중부발전, 보령․서천에 ‘글로컬 에너지 시티’ 
조성”). 

한국중부발전이 인도네시아 찌레본(660MW, 2012년 준공) 및 탄중자티(1,320MW) 석탄화력발
전소 건설․운영 등 해외발전사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 시에 발전 관련 중소기
업들과 함께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글로벌 상생발전소 프로그램)한다는 점에서, 산업클러스터
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 클러스터 육성은, 친환경 여부를 떠나,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연료를 
바꾸어가는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 잘 맞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보조
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시아 지역의 석탄화력발전 확장에 대해 환경단체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산업 클러스터가 미래 먹거리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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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에너지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한화그룹은 한화케미칼의 폴리실리콘 생산시설과 자회사 한화큐셀을 통해 태양광사업을 의욕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충북 진천군에 1.5GW 규모의 셀 공장을 짓고 충북 음성군
에 250MW 규모의 모듈 공장을 추가로 건설한다. 충북을 생산기지로, 대전을 연구기지로, 충
남을 (설치 및 전력판매) 사업화 대상지로 설정하고 세 지역을 잇는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 조
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자료). 

또한 한화그룹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담기업이기도 하다. 한화그룹은 충남창조경제혁신
센터와 함께 태양광 융복합 사업의 제작 지원과 해외 사업화를 지원하고, 서산벤처단지 내 태
양광 밸리 조성, 죽도 에너지자립섬 실증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함께 충남 
지역 저수지 수면에 대용량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충남창조경제혁신센
터, 내부자료). 

하지만, 최근 충청남도에서도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입지와 관련된 갈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
다. 충청남도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입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군
이나 주민들의 경우 외지인이나 기업들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 지역경제, 일자리, 소득 등
과 연계되지 않은 채 경관 훼손이나 건강 피해를 야기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태양광 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 추진 반대,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반대, 해상풍력 반
대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 없이는 사
업 확대는 쉽지 않을 것이다. 

④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활용한 상생협력 사업 추진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 온실가
스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본사 기준으로 32개 업체(발전․에너지 4, 석유화학 4, 유리요업 
5, 반도체 4, 자동차 5, 기타 10)가 있으며, 사업장 기준으로 19개 업체(발전․에너지 5, 석유
화학 5,  철강 3, 반도체 등 2, 기타 4)가 있다(충남도청, 내부자료). 충청남도는 온실가스 배
출권 거래제의 상쇄사업을 활용하여 발전사업자 및 에너지다소비 기업들과 충남 내 농업, 임
업, 어업 등의 상생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충청남도는 2013년 “충청남도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상쇄사업을 통
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 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상
쇄제도는 외부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통해서 발행 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에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이용하는 
방법이다.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의 100의 10까지만 인정이 된다. 현재 
환경부에서 승인된 외부감축사업 방법론은 16종(목재펠릿을 활용한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및 계통 연계 사업의 방법론 등)이다(충남도청, 내부자료). 

충청남도는 2015년 11월 태안군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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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쇄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농업인 지원방안(지원비율, 선정기준, 지원금 
지원시기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여러 안을 검토 중에 있다(충남도청, 내부자료).

<그림 1> 충남 온실가스감축 상생협력 사업(농업부문) 추진체계
자료: 이상엽, 2016, 충청남도, 2016, 제1차 환경혁신아카데미 자료집 

3) 에너지자립마을 관련 사업 추진

2011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은 당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도시 
및 농촌 마을에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축
소되거나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피시설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디젤발전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에너지 환경의 섬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자립섬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에도, 충청남도 에너지산업과가 추진
하는 에너지 자립섬, 환경정책과가 추진하는 녹색생활 실천마을(저탄소 녹색마을)과 기후변화 
안심마을,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① 에너지 자립섬 조성

2015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홍성군과 한화그룹을 비롯한 2차전지 및 신․재생에
너지 관련 중소기업들이 죽도 에너지자립섬 실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들은 죽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통해 기술력 확보와 새로운 판로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홍성군 죽도는 31가구 70명이 거주하는 섬으로 디젤 발전으로 필요한 전기를 생
산해왔었다(연간 유류비 9천 3백만원). 에너지자립섬 조성 사업은 한화그룹의 14억원과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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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11억원을 합해서 태양광 200kW, 풍력 11kW 용량으로 설치하고 540kW의 에너지저장장
치(ESS)를 함께 설치한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태양광 응용 옥외광고보드(홍보안내판), 태
양광 해충트랩, 태양광 융복합 와이파이죤을 설치했다. 홍성군은 2012년부터 진행하던 ‘찾아
가고 싶은 섬 죽도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다. 주민들은 디젤 발전 유류비 절감액으로 
캠핑장, 해상 낚시공원, 해안 탐방로 등을 설치한다. 죽도를 대상으로 한 독립발전 실증사업 
완료 후 삽시도 등 충청남도 내 7개 섬으로 에너지자립섬 사업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한화 
미디어센터 보도자료, 2015.7.3.). 

주민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
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전적으로 외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지원이 없을 경우에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②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혐오시설, 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을 가미한 주민 
수익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다(관계부처합동, 2015). 주로 환경기초시설에 주민수익 모델을 가
미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 강원도 홍천의 바이오 가스 사업이 대표적인 시범사업이
며, 충청남도에서도 아산시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주민참
여형 사업모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기업펀드 활용, 마을기업 방식의 추
진)를 통해 민간 주도로 확산(2030년까지 100개소)을 추진하고자 한다. 충청남도도 기피시설
을 대상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시는 환경과학공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폐열을 인근 
주민들이 설립하는 화훼농장, 세탁공장, 저온창고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은 건물 시설 건설비 등의 일부를 부담하며, 운영비를 제외한 순이익은 마을발전기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그림 2> 아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상 

 자료: 아산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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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섬 사업과 마찬가지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도 기피시설을 감수한 주민들에 대한 
보상 성격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비용을 크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이 사업이 민간 주도로 
확산되거나 에너지자립마을 등의 사업에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온전한 비용을 지
불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문화관광 등의 수익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주민의 소득 증진과 이를 통한 기피시설의 수용성 제고가 일차적인 목표로 하더라도, 에너지
자립이나 에너지전환이라는 보다 큰 목표를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③ 충남 녹색생활 실천마을(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

충청남도 환경정책과는 2012년 ‘주민주도형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
고, 2013년부터 농․어촌 마을 대상 공모를 통해 매 해 두 개의 마을(노인정, 마을회관, 귀농센
터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LED 설치 등) 사업을 충청남도 및 시․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마을환경 개선 및 마을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이 지원 대상이다(충청남도, 2016년도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
색마을 조성사업 공모). 주민 교육, 시설 견학, 홍보 활동,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설
비 설치 등이 주요 지원 사업 내용이다. 이 사업은 에너지자립섬이나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에 비해 규모가 작고,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부담 없는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진행
되고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에너지전환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업에 지원하는 마을들이 다양한 형태의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점에서, 마을만들기와 에너지전환이 연결되는 맥락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량 8개 마을 

여미리 마을
(서산)

고추골 마을
(부여)

비랭이 마을
(부여)

일대 마을
(아산)

수정 마을
(청양)

산꽃 마을
(청양)

가파 마을
(청양)

신두3리 마을
(태안)

사업비 도비 30%, 
시군비 70%

마을당 
7,500만원

마을당 
7,500만원

마을당 
7,500만원

마을당 
7,500만원

* 자료: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내부자료

<표 5> 충남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선정 마을

④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사업

기후변화 안심마을은 위 세 사업과 달리 기후변화 적응 관련 사업이다. 2013년 농어촌 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기후변화 적응지원 “안심마을 프로젝트”가 제안되어, 고령화 및 
주거․의료․기반시설․방재 인프라 낙후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폭염, 집중호우, 한파, 폭설 등)에 의한 피해를 완화․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기후변화 취약성 및 위험성 평가를 통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게 되며, 기후 적응 시설 설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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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단열, 지붕개량, 옥상녹화 등의 주거 정비 사업이 주된 사업 내용이다.  

충청남도 환경정책과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아 낡은 주택 개보수를 통한 취
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꾀하는 ‘기후변화 안심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논산시 채운면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상정보 제공시설 설
치, 기후적응 Cooling존 및 Heating존 조성, 기후변화 취약계층 거주시설 개선사업(단열개선, 
주택 차광 및 방충망 설치, 에너지효율 컨설팅), 전염병 예방을 위한 흙먼지털이기 설치, 홍수 
예방(배수로) 시설 설치 및 정비 등을 진행하였다. 2015년 이후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상성리, 
예산군 대술면 마전1리,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등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⑤ 햇빛발전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국내에서 2000년대 초반 시민들이 직접 출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례들(에너지전환의 시민
발전소, 부안 등룡마을 등)이 있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이나 화
력발전 등에 기초한 중앙집중식 대형발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기초한 분산형 지역에너지시
스템을 지향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이 늘어났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한살림 생협),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원불교)이나 부천, 안양, 수원의 에너지협동조합처럼 종교계, 시민사회단
체, 환경단체에서 에너지전환운동이나 탈핵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하였다(박진희 외, 2014). 하지만 현재의 RPS 제도 아래서 소규모 햇빛발전은 수익을 내
기가 어려워서, 200kW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해야 조합원 교육과 총회 등에 지출되는 운영비
가 나올 수 있고, 500kW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해야 150만원의 상근 인건비가 나올 수 있다
고 지적된다(박진희 외, 2014). 이런 점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2012년 지자체 차원에서 서울
형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태양광 설비 임대료 인하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소규모 햇
빛발전을 지원하였다. 

충청남도에는 아직까지 협동조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사례가 없다. 아산시에서 햇빛발
전협동조합 설립 논의가 있었으나 중단된 바 있다.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충남연구원 에
너지전환연구회가 공개 워크숍을 통해 네덜란드와 서울시 공동체에너지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2015년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푸른충남21실천협의회 등이 워
크숍 등을 통해 충청남도의 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충청남도에서 2015년 새로 설치된 에너지산업과도 햇빛발전협동조합 추진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2016년 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는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에 보다 적극적인 햇빛
발전협동조합 추진 지원(기후변화기금 조성, 사회투자기관 설립, 충남에너지공사 설립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햇빛발전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워크숍 등을 통해 소규모 햇빛발전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는 
까닭이 단순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
감대 확산,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 에너지 시민 양성 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였다. 이는 앞서 에너지신산업 관점이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형
성 및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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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충남 에너지전환 실험의 필요성

충청남도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해 발전과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전략을 중점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발전과 산업부문은 국가 수준에서 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온실가
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개입은 쉽지 않다. 대신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산업,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가 
더 강조된다. 에너지 신산업 정책은 기술개발, 신성장동력 확보, 수출기업 육성, 실증사업 대
상으로서 에너지자립마을(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에너지 분권,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시민 육성보다는 에너지 시장을 키우는데 집중한다. 

현재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관련 에너지신산업 및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들도 신․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를 목적으로 행정이나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민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역량이 높지 않고 사업의 수용성과 효과성에서 한계를 보인다.7) 
사업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넘어, 지역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기술에 대한 
실험만큼이나 에너지 제도(규범, 규칙, 법 등)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 가령,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안뿐만 아니라 제도적 대안도 실험의 
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어떻게 입지 지침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을 참여
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지원수단을 만들고 있는 지자체 사
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에너지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
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제를 만듦으로써 서울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동시에 
에너지 분야를 넘어서 서울시민들의 일상적인 삶(마을만들기, 일자리, 교육 등)과 연계시키고
자 하였다.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도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마을별 에너지생산 여건과 공동체의 성숙도를 고려해 자
체 생산형, 협동조합 생산형, 경제적 자립 추진형으로 특성화된 마을들을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에너지전환의 문제 설정, 해결 과제 도출, 사업 구상, 제
도 개선, 실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이해당사자 스스로의 학습과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연구 및 행정 지원시스템(센터, 모니터링 장비, ICT 기술, 연구모임 지
원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행정과 전문가가 미리 정해진 사업 내용과 형식을 만들어 마을
별로 공모하는 방식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여건

7) 사업의 수용성 측면에서, 에너지 자립섬, 녹색생활 실천마을(저탄소 녹색마을), 기후변화 안심마을, 친
환경에너지타운 등의 사업들은 소음․악취 등의 민원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주민들에게 비용을 거의 부
담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기에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 사업 모델들을 충남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온전한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추진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구
조(사업 내용, 재원 조달, 이익 공유 등)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에너지자
립마을 관련 사업들이 마을 단위에서 실질적인 효과(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증진, 전력요금 변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마을 소득, 일자리 창출, 인식 증진 등)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
요하다. 사업비를 보조받는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거나 다른 마을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충청남도 또
는 시․군 단위의 지역 에너지전환을 추동하는 효과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추진되었거나 계획
된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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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다양한 실험을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니
터링하고 평가함으로써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다른 마을로 확산시
켜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현장을 대상으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한, 리빙랩(living lab)8) 등의 혁신 실험
을 통해 충남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전환 전략 및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 

에너지전환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안 모색은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및 시․군의 행정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상이할 것이다. 최근 비공식적이지만 충남의 에너지 비전, 전략, 현
안, 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충남 에너지전환 집담회’를 
구성하였다. 이 집담회의 구성원들도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신산업 등
에 대해 각기 상이한 입장을 보인다. 모두를 일시에 만족시키는 에너지전환의 경로를 만들고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역 단위에서 끊임없이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한 담론
과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고 설득하고 배치하고 작동시키기 위한 더 많은 개입과 실천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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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정책의 의미와 쟁점

_전환이론의 관점에서1)

2016. 5. 11. 제2회 도시정책포럼 발표문

한재각(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1. 들어가며_문제제기와 선행연구 검토

1) 문제제기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이하, 서울에너지정책)은 ‘(도시)에너지전환’(LEE, T. et. al.,

2014)의 실험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에너지정책은 “도시에너지전환 실험의 측면에서 

찬사와 기대를 받고” 있으며(이강준, 2015: 141), “중앙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에너지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개입하고 추진할 여지가 상당히 있음을 보여”(윤순진, 2015:

104)주고 있다. 또한 “지역으로부터 상향식 에너지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있다”(유

정민, 2014: 1). 또한 해외 국제기구 및 NGO에 의해서 “정책결정에 의한 시민참여 촉진”,

“시민참여와 에너지절약 문화 확대”, “탄소배출 감소와 기후변화 완화” 등에서 우수한 사

례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했다(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2014; 서울시, 2015: 22). 또한 

반핵운동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룬 대만 등의 사회운동 진영에게 “대안적 경로”에 관한 아

이디어를 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윤순진, 2015: 97).

○ 그렇다면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정책은 한국사회 전체의 ‘에너지전환’에 어떤 의미

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도시 지역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에너지전환 실험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다(조명래, 2013). 서울시도 전국 

에너지 소비량의 상당한 비중을(전체의 8.1%, 2011년 현재)를 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에서 에너지전환을 이룰 경우에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Lee, T. et al.,

2014: 312). 그러나 서울시에너지정책에 대한 관심은 단지 8.1%의 에너지소비량의 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단히 도전적이면서 전국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발산하는 

‘원전하나줄이기’라는 이름 그리고 밀양/청도의 초고압 송전탑 갈등을 배경으로 하여 내세

운 ‘상생’이라는 비전 등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이 사업/정책은 한국 사회 전체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

1) 이 발표문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추후에 보완하여 완성할 예정입니다. 인용을 삼가해 주시기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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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혹은 연계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선행연구의 검토(*추후 보완)

○ 서울에너지정책이 2012년 중반부터 시작된 것에 비춰보면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

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서울에너지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크게 두가지 

흐름이 있다. 우선 서울에너지정책을 전반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연구들이 있다(이강준,

2015; LEE, T. et. al., 2014; 안정배, 2015; 유정민, 2014;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2014).

한편 서울에너지정책을 제주도의 탄소없는섬(carbon free island) 정책과 비교한 연구(이승

한․조주은․박용철, 2014)도 있다. 또한 하위의 개별 사업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윤순

진․심혜영, 2015; 백종학․윤순진, 2015)이 있다. 아래에서는 앞으로의 논의에 필요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몇가지 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 이강준(2015)는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시작한 서울에너지정책이 과연 이전 시정부로부

터 얼마나 다르고 새로운 것인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는 오세훈 전시장과 

박원순 현시장의 에너지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비교하면서 둘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는 점을 보여준다. 정책변동의 유형으로 나눠 봤을 때, 1단계 정책은 ‘정책승계’ 유형에 가

깝다는 것이다.2) 그렇다면 박원순 시장의 에너지정책에서 차별성은 무엇일까? 여러 연구자

들(LEE, T. et. al., 2014; 안정배, 2015; 유정민, 2014; 이승한․조주은․박용철, 2014)이 비슷

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 의하면 거의 유일한) 차별성은 ‘시민참여 거버넌스’에서 

찾고 있다. 그 결과로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절약운동이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한다(이강준, 2015: 161).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서울에너지정책은 “에너지시스템의 구

조적 한계”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박원순 시

장의 에너지정치가 갖는 구조적 한계, 즉 에너지분권과 에너지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국가 주도의 공급중심 중앙집중형 핵․화석 에너지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서울시의 에너지

전환은 매우 힘들다”(이강준, 2015: 165)고 있다.

○ 이태화 등(LEE, T. et. al., 2014)은 ‘도시에너지실험(urban energy experiment)’라는 개념과 

정책배경, 거버넌스 그리고 정책내용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하면서, 서울에너지정책을 분석하

고 있다.3)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은 경제적․환경적 차원 이외

2) “오세훈 시정부의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2007)’과 박원순 시정부의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2012)’은 세부 정

책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에너지 저감과 todtksarhvy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구조가 유사하다”(이강준, 2015: 

147). 심지어 “달성 여부와 별건으로 오세훈 시정부의 목표치가 오히려 (박원순 시정부보다) 강하다”(위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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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밀양․청도의 송전탑 갈등에서 불거진 ‘에너지불의’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상생’이

라는 도덕적 차원을 도입하였다는 것이 새로운 점이었다. 또한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참

여적 과정의 조화 등도 주목받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이

(서울에너지정책)의 성공은 이 실험이 다른 도시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게 확산되

어 핵과 화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재검토하도록 하는데 있다”(LEE, T. et. al.,

2014: 317).

○ 이번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전환연구의 관점에서 서울에너지정책을 분석한 연구들(안

정배, 2015; 윤순진․심혜영, 2015; 백종학․윤순진, 2015)도 있다. 안정배(2015)는 전환연구

의 다층적 관점에서 서울에너지정책 전반을 분석하려고 시도한 연구로서 현재까지 유일하

다. 그는 서울에너지정책 전체를 하나의 전환 실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틈새 실험이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초국적인) 기반환경의 압력에 조응하면서 핵발전 중심의 (국가적인)

레짐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4) 이러한 위치지움은 서울시 수준의 여

러 정책/운동이 전국적 수준의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전환과 연계된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하지만 이 연구는 서울시의 에너지전환 실험의 성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뿐, 전국적 수

준의 레짐 변화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혹은 촉발할 수 있는지)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분석적 고립). 한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의 하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자립 실험과 이들 사이의 왕성한 협력이 도시의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했다. 이는 여기서 제안하고 이는 것처럼, 서울시 수준을 하나의 레짐으로 파악

하고 도시 하위 공동체의 여러 실험을 틈새로 파악하려는 이중적 시도를 해야 도시 하위 

공동체에서의 움직임을 수월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 윤순진․심혜영(2015)와 백종학․윤순진(2015)는 전환연구와 다수준 관점을 수용하여 각각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미니태양광사업’을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간주하

고 경험적으로 적절히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연구에서 주목한 ‘전략적 틈새’들도 기

반환경과 레짐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고립되어 있다(애초에 

이 연구들의 목표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니태양광사업’은 어떤 비전과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회적 학습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어떤 레짐의 변화를 유도하려

3) 이들은 도시에너지지실험은 “도시 안 그리고 도시를 넘어선 지역에서 믿을만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자립적이고 적절한 가

격으로 이용가능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생산, 전달 그리고 소비하는 기존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

로운 아이디어, 기술 그리고 실천을 제안하고 실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LEE, T. et. al., 2014: 312)

4) “후쿠시마 사태가 체르노빌 사태 이후 다시 한 번 전지구적 핵에너지 불안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의 

에너지정책은 이 같은 국제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어 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의 명칭을 <원전하나줄이

기>라고 정하며 핵에너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표명했다. 이러한 지향은 실질적으로 핵에너지 의존적 수급구조

를 유지하는 기조의 최근 한국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배치된다. 이러한 대목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다수준 관점

(MLP)이 이야기하는 경관 수준의 고려와 레짐 수준의 변화를 목표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안정배.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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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2. 분석의 이론적 틀의 검토_규범적/정치적 에너지전환론과 분석적/처방적 전환연구

1) 규범적/정치적 에너지전환론(*추후 보완)

○ ‘경성 에너지 경로’ 대 ‘연성 에너지 경로’에 관한 애머리 로빈스(Amory Lovins)의 고전적

인 에너지전환 연구(Lovins, 1976)와 이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진행된 김종달, 이필렬 그리

고 윤순진 등의 국내 에너지전환론 등은 왜 에너지전환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전환의 방

향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즉, 국내외의 에너지전환론자들은 (에너지) 자

원의 고갈과 이를 둘러싼 갈등, 핵발전의 위험(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강조되는 기후변화의 

위기)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속가능성을 향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을 통해서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화석

연료 및 핵에너지로부터 환경적․사회적 부작용이 적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전환해야 

하며, 이는 중앙집권적인 거대 에너지시스템으로부터 지역분산적인 소규모 에너지 시스템

으로 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본격적인 사회-

기술 시스템 논의에 기반한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전환의 다차원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

를 분석하고 있다.

○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권력을 장악한 거대기업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정치권력에 대응하

여, 초국적 에너지 공급 사슬을 깨고 국지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최병두,

2013: 652; 이강준(2015: 164)에서 재인용).

2) 분석적/처방적 전환연구

(1) 분석적 전환연구_사회-기술 시스템과 다국면․다수준․다행위자 관점

○ 전환이론은 2000년대 초반 네덜란드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에너지와 같이 

특정한 기능을 하는 하나의 지배적인 사회-기술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

운 시스템으로 장기간(1세대 이상)에 걸쳐서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분석․설명하는 한

편, 그러한 전환을 위해 (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처방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정병걸, 2014; 송위진, ; 김병윤, 2008;

Geel et al., ; Rotman et al., 2001; Loorbach, 2007). 전환연구는 하나의 기능 시스템이 기술

적인 요소 이외에 폭넓은 사회적 요소들로 상호결합․연결되어 있는 사회-기술 시스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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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스템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기술적 요소들의 속성이 각기 변화하면서 그 요소들이 새

롭게 정렬되고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전환연구는 왜 하나의 시스템이 쉽게 바꾸

지 않는지(시스템 잠김(lock-in) 효과)를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즉 새로운 혁신적인 아

이디어, 지식 혹은 기술이 국지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영역의 기존 사회-기술 

시스템의 다른 여러 요소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그에 부합하게 함께 

변화하면서 재연결되지 않는다면 기존 시스템은 변화되지 않는다. 새로운 혁신적인 개별 

요소들만 의미없이 사라지거나, 기존 시스템의 일부 개선을 낳는 수준에서 머물 수 있다.

○ 전환연구는 이런 사회-기술 시스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즉 전환을 분석하기 위해

서 다단계/국면(multi-phase), 다수준/다층적(multi-level), 다행위자(multi-actor)의 관점 등

을 제시하면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차원적인 상호작용과 공진화에 대해 강조하고 있

다(정병걸, 2014; 김병윤, 2008: 85-87, 89-90; Rotman et al., 2001; Loorbach, 2007: 18-22).

전환연구는 전환을 S자 형의 비선형적인 변화로서 이해하면서, 4개의 단계/국면―발전전

(pre-development), 시작(take-off), 가속(acceleration) 그리고 안정화(stabilization) 단계/국

면―으로 구분한다(다단계/국면 관점).5) 전환연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다수준 관점으로, 전환은 틈새(niche), 레짐(regime) 그리고 기반환경(landscape)의 세 

수준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수준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다

수준 관점). 한편 전환연구는 전환을 기존의 기능적 특화와 관할 범위를 넘어 매우 다양한 

사회 집단이 관여하는 다행위자 과정으로 본다.6) 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환연구의 처방

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다행위자 

관점).

― 다수준 관점에서 제시하는 틈새, 레짐 그리고 기반환경의 개념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자. 틈새는 지배적인 레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급진적인 혁신―이것은 기술적 혁신뿐만 

아니라 규칙과 법제도, 조직, 개념 등의 혁신일 수 있다―을 발생, 시험 그리고 확산시키는 

공간이다. 레짐은 해당 사회기술 시스템의 지배적인 특성을 부여하며 이를 안정화시키는 

지배적인 구조이며, 레짐은 인도하는 △인도하는 원리(guiding principle), △선호되는 기술

(과 인프라), △산업적 구조, △사용자 관계와 시장, △정책과 규제, △레짐을 위한 지식 기

반 그리고 △실행을 뒷받침하는 문화와 상징적 의미와 같은 다양한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5) 발전전 국면에서는 사회 수준의 가시적인 변화는 없지만 수많은 실험들이 존재한다. 시작 국면에서는 변화 과정이 일어나

고 시스템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가속 국면에서는 서로에게 반응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그리고 제도적 변화

의 축적을 통해서 가시적인 방식으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 국면 동안 집합적인 학습 과정과 확산 및 안착 과정이 

진행된다. 안정화 국면에서는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줄어들고 새로운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Rotmans. et al., 2001: 17; 

김병윤, 2008: 90).

6) 예를 들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새롭게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협동조합이나 종교기관,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위한 옥상의 제공을 요청받은 교육청(혹은 학교) 등이 새로운 행위자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자는 기존의 사회-

기술 시스템에 대한 분석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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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 2007: 429). 틈새는 레짐의 영향력으로부터 일정하게 단절․보호되는 공간이지만,

그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또한 기반환경은 니치와 레짐의 발전에 영향

을 미치는 외적 거시적 수준의 환경으로 설명된다(정병걸, 2014: 8; Loorbach, 2007: 20;

Smith, 2010: 17).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환은 레짐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변화는 니치의 등장에 따른 상향식 압력과 기반환경 변화에 따른 하향식 압력이 연결되거

나 레짐 내부의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니치에서의 혁신이 주목받으

면서 시작될 수 있다.7)

(2) 처방적 전환연구_전환관리, 전환장 그리고 전략적 틈새 관리

○ 전환연구자들은 분석적 전환연구에서 ‘전환관리’라는 정책 처방을 도출해내고 있는데, ‘전환

관리’를 (대개의 경우 지속가능성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 및 그 하위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 조정, 촉진하는 역할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정병걸, 2014: 10; 김병윤, 2008). 이들은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환이 대단히 복잡

하고 불확실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사회-기술 시스템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촉발시킬 

수 있는 인과관계는 불확실하여 예측하기 어려우며, 전환의 경로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불

확정적인 것이다. 전환의 시도는 언제나 시스템의 기능 상실, 반발에 의한 퇴보, 경로의존

성을 극복하지 못한 부분적 개선 등과 같은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 전환관리는 주로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한 정부(의 일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전제된

다. 정부는 전환관리를 위하여 우선 전환장(transition arena)을 설정하고 다양한 행위자에 

의한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한다. 이후 문제의 정의, 비전과 목표의 설정, 전환경로와 중간

목표의 설정, 시스템 혁신을 위한 실험과 프로그램을 진행, 평가와 학습 그리고 대중적 지

지의 획득과 연합의 확장 시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의 

진행은 순환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전환관리 순환(transition management cycle)’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문제구조화와 네트워크 형성, △장기적 비전 설정, △실험과 확산, △

모니터링과 평가 활동의 순환으로 다시 설명할 수 있다. 전환연구자들은 전환관리의 특징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적 거버넌스/정책모형, △재귀적 거버넌스,

△정책통합의 강조, △반복적․적응적 과정, △조절(modulation)를 통한 조정, △다행위자 

7)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해와는 거리가 있다:“사회-기술 체계의 전환이란 미시적 단계의 실험이 중범위의 레짐을 변화시키

고 이러한 변화가 결국 거시적 범위의 사회기술경관(기반환경-인용자)을 변화시키는 장기적 변화 과정이다”(백종학․윤순

진, 2015: 93). “틈새 수준에서 개발된 기술이 레짐과 사회기술적 경관 차원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사회기술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윤순진․심혜영, 2015: 147). 하지만 네덜란드 전환연구자들도 다층적 관점이 지나치게 틈새로

부터 레짐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로부터의’ 경로를 강조한다는 자기비판을 하면서, 사회-기술적 기반환경의 역할에 대

해서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김병윤, 2008: 93). 따라서 틈새에서의 실험이 기반환경까지 변화시킬 것이라는 서술은 편

너무 틈새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편항적 분석을 낳을 수 있다. 오히려 틈새-레짐-기반환경의 개별 수준이 각각

의 수준들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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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3 2014 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달성
률(%)

합계 41 33.1 6.3 92.1 96 78.8 200 204 102.0

에너지생산 신재생에너지 9 3.5 15 7.8 17 14.7 41 26 63.4

에너지수요

감축

에너지효율화 22 14.5 34 32.8 55 39.6 111 86.9 78.3

에너지절약 10 15.1 14 51.5 24 24.5 48 91.1 189.8

표 1.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수단별 절감목표와 실적(단위: 단TOE) *자료(이강준, 2015: 162)

참여 과정, △전환장을 통한 학습(김병윤, 2008: 104-107; 정병걸, 2014: 10-13).

○ 전환관리에서 틈새 안의 전환 실험들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확산되면서 레짐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변화가 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전환 실험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전략적 틈새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가 중요성을 가진다. 전략적 니치 관리는 

①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정당성 확보(비전과 기대), ② 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중

개 조직과 기대 관리), ③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학습(전환 실험)이라는 일련의 활동으로 

이뤄진다. 이 세 활동이 선순환하게 되면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

다(앞의 전환관리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틈새로부터 어떻게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환이 일

어나는 것일까? 전략적 틈새 관리론은 ① 틈새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복제(replication)

되며, ② 틈새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스케일이 커지는 규모 확대(scaling up)되고, ③ 틈새와 

레짐 간의 상호작용으로 서로가 수용․변형하는 번역(translation)의 과정을 거쳐 기존 사회

기술시스템이 재구성될 때 시스템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박동오․송위진, 2008; 송위진,

2013: 8-10; 성지은․조예진, 2013: 29; Seyfang & Smith, 2007).

3.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정책의 개요 및 평가(*추후 보완)

1)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개요_소사(小史)와 배경, 정책목표와 내용, 거버넌스

2)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평가_1단계 사업을 중심으로

○ 비판적인 논평. 계산상의 모호함과 불확실함(200만톤 정말 줄였나?)/ 생산 부문의 목표 달

성은 미비하고, 에너지절약 부문의 목표 달성은 과다 달성됨. “에너지 절약 실적의 6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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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생활 실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데, “에너지 인프라의 전

환이 없는 시민실천만으로는 에너지 절약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유정민, 2014: 9).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2014), 유정민(2014), 안정배(2015)의 평가(?)

4. 분석 및 토론

1) 분석

(1) 규범적/정치적 에너지전환론에 비춰 본다면?_부합하는 방향 그러나 정치적 모호함

○ 규범적 에너지전환론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절약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며,

△소규모 지역분산적이고(그래서 자립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지향한다고 했을 경우, 서울에

너지정책은 에너지전환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많은 연

구자들과 논자들은 이 점만을 부각시키면서, 찬사와 기대를 보내는 경향이 많다.

○ 그러나 지배적인 에너지 시스템에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과의 대결과 경합이 불가피하다며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치적 에너지전환

론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서울에너지정책은 아직 그와 관련된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이강준(2015)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 2020년까지 에너지(전력) 자립율을 

20%까지 증가시키겠다는 정책이 기존의 전력 시스템의 이해관계자의 경제․정치․사회적 

이익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와 대응책이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조

명래(2013)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초국적 에너지 공급 사슬을 깨고 국지적 에너지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2) 분석적 전환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1)_다수준 관점에서의 이중적 위치와 분석적 고립

○ 서울에너지정책을 틈새(niche)-레짐-기반환경(landscape)의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을 때 

서울시는 틈새와 레짐에서의 이중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①국가적 수준에서 형성된 에너

지 사회기술 시스템에서 서울시는 전환실험에 나선 틈새(niche) 행위자로서 묘사될 수 있

다. 동시에 ②서울시 내에서 움직이는 에너지협동조합 혹은 에너지자립마을 등의 보다 작

은 틈새 행위자에 대비할 경우에 광역지자체 수준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에너지 사회-

기술 레짐(regime)의 핵심적인 행위자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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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 행위자로서 서울시의 전환 실험을 주목했을 때는 국가적 수준의 레짐 행위자(특히, 중

앙정부)와의 상호작용과 레짐의 변화를 위한 전략과 학습에 대한 분석․처방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전환을 기획하는) 레짐 핵심적인 행위자로서의 서울시를 주목했을 경우에

는, 도시 하위 공동체(틈새)에서 일어나는 전환 실험의 장려․지원․보호, 이로부터 얻어지

는 사회적 학습과 네트워크의 확보․확장, 이를 끌어올려서 지역 수준의 레짐 자체의 전환

(변화 혹은 형성)의 과정과 동학에 대해서 분석하고 처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 서울에너지정책은 상대적으로 전자(틈새 행위자의 관점)보다는 후자(레짐 행위자의 관점)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 후자의 관심에서도 지역 수준의 레짐 자체의 전환(성찰적 관점)보다는 

전환 실험의 장려․지원․보호(전통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서 전환연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시는 레짐의 행위자든 혹은 틈새의 행위자든 각기 

다른 수준의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그리고 처방)없이 각 프레임 모두에서 분

석적으로 고립된 채 자족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3) 분석적 전환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2)_다국면 관점의 발전전과 시작 국면의 사이

○ 서울에너지정책은 전환의 다단계(국면) 중에서 시작 단계(국면)과 시작단계(국면) 사이의 어

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발전전 국면은 기존 상태가 유지되지만 전혀 새

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된 작은 시도(실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국면이며, 시작 국면은 기존 

레짐이 전환의 자극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변화가 가시화되기 시작되는 단계로 설명된다

(정병걸, 2014: 7).

― 이러한 판단도 앞서 분석한 다수준 관점에서 서울시가 점하는 이중적 위치와 연관되어 있

다. 서울시를 틈새 행위자로 간주할 경우에는 다양한 전환 실험을 개발․시도되고 있지만 

국가 수준의 레짐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수준의 전환은 발전전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를 지역적 수준의 레짐 행위자로 간

주할 경우에는 기반환경의 압력 등을 받아들여서 틈새의 전환실험을 촉발․지원하면서 조

금씩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토론

(1) “원전 1기 줄이기”의 급진적 수사(1)_정치적 결집과 지지 그리고 담론적 효과 

○ ‘원전하나줄이기’라는 정책 이름은 서울시가 자신의 관할 범위를 넘어선 이슈(핵발전 그리

고 초고압 송전탑)를 건드리면서(Lee, T. et al., 2005) 중앙정부에 도전하는 이미지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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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후원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시민운동가로서의 이력과 

잠재적인 유력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과 함께―탈핵/시민사회진영의 적극적으로 인적․사

회적 협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이끌어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8) 반대로 이런 정책 

이름(과 버스 문구)는 찬핵 진영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한 인

사는 이런 정책 이름은 서울시의 소관 업무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내용과도 무

관한 “정치적 캠페인”이라는 비판을 야기했다(정범진, 2015).9)

― 한편 이태화 등(Lee T. et al., 2014: 316)이 가 지적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정책을 ‘보이

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주는” ‘원전하나줄이기’라는 정책 이름 자체가 서울

시 실험의 (잠정적으로 평가되는) 성공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바를 

대중들에게 낯선 에너지의 고유단위를 사용한 수치(Toe, kWh 등)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세계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목표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원전하나줄이기’는 개별적 행위들을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파악하고 의미를 부

여해줄 수 있도록 하는 담론적 효과를 자아내면서, 시민들이 전기를 절약하고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달며 에너지자립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핵발전소를 줄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8) 예를 들어 시장 취임 이후 시내버스에 새롭게 새겨진 ‘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혹은 ‘절약하는 당신이 

원전하나 줄이는 녹색발전소’ 문구가 불러일으킨 반핵/시민사회 진영의 서울시 행정에 대한 기대를 생각해보라. 

9)“첫째, 서울시에 원전이 있는가? 또 원전을 늘이거나 줄이는 것이 서울시의 사무인가 아니면 중앙부처의 사무인가? 원전

도 없고 서울시의 소관 사무도 아니라면 원전을 줄이자는 서울시의 주장은 무엇인가? 중앙 부처의 사무에 대해 지자체가 

나서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중립을 지켜야 할 관공서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중략) 셋째, 에너지 절약은 

서울시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원전 줄이기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력을 절약하게 되었

다면 원전을 줄일 것인지 석탄이나 가스 발전을 줄일 것인지는 국가적인 쟁점이다. 여기에는 에너지안보, 경제성, 기술

성, 환경성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고려된다. 단지 그 중 한 가지 측면만 바라보고 된다 안된다고 한다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그건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매진하는 비정부기구(NGO)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중략) 넷째,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 절약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전과 무관하다. 단순한 에너지절약 

운동에 ‘원전하나줄이기’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정병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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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술적 차원 전력 레짐 대안적 레짐

인도하는 원리

․ 전력은 규제된 시장 경쟁 아래에서 사적 기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상품

․ 일반적으로 대중적 관심이 낮은 기술관료적 정
책 영역. 그러나 시스템이 실패할 경우에는 대
중적 관심사에서 중요해짐.

?

선호되는 기술들
․ 대규모 열공학적(thermal engineering) 설비

․ 전국적 송전망 인프라
?

(2) “원전 1기 줄이기”의 급진적 수사(2)_그 뒤에 가려진 에너지전환의 모호한 비전과 에너지

자립의 소심한 상상력

○ 그런데 ‘원전하나줄이기’라는 도발적/급진적 수사(rhetoric) 이외에는, 지배적인 에너지 시스

템을 명백히 위협할 만한 정책 비전/목표와 수단이 제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에너지절

약,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목표)은 현행 정부 프로그램 안에서도 존

재하는 것이며, 에너지절약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된 에코마일리지 사업이나 서울내 에

너지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연료전지 사업 등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추진해오던 

것이다. 물론 전환은 새로운 기술과 정책의 출현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

이 레짐의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배열․결합시키면서 촉발되

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기존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비판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

― 하지만 전환을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변화”(인용 필요)라고 정의한다면, 현행 에너지 시스

템과 단절되는 한세대 이상의 장기적 변화를 통해 도달하려는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은 부족해보인다. 전환의 비전은 4년 정도의 단기적인 정량적 목표 설정10)으로 충족되

기 힘든 것이다. 전환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레짐이 포함하는 7가지 차원(△인도하는 원

리(guiding principle), △선호되는 기술(과 인프라), △산업적 구조, △사용자 관계와 시장,

△정책과 규제, △레짐을 위한 지식 기반 그리고 △실행을 뒷받침하는 문화와 상징적 의미)

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지배적인 레짐과 다른 레짐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숨겨진 비전/목표와 속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

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후 심층 면접 등의 경험연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10) 2014년까지 200만TOE 절감/대체(1단계)이나 2020년가지 전력자급율 20%, 에너지생산․절감량 400만TOE(누계), 온실가스 

감축량 1,000만톤(누계: 2단계)와 같은 정량적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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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인 저장 설비

산업적 구조

․ 의미있는 수직적 통합

․ 제한적인 연구개발

․ 규제기구가 인프라 접속과 전력 배전을 명령

?

사용자 관계와 
시장

․ 수동적인 소비자가 전력을 구매

․ 대규모 다국적 전력회사가 시장을 지배
?

정책과 규제
․ 에너지 시장의 작동에 초점을 맞춤

․ 환경과 연료빈곤 문제가 의제화
?

지식 ․ 공학 및 신고전 경제학 지식이 지배적 ?

문화
․ 값싼 전력

․ 대개 보이지 않지만 근대적 삶에 필수적
?

표 2. 사회기술 레짐의 다양한 차원(dimensions)과 지배적 전력 레짐의 분석 사례 

*출처: Smith(2010: 표 1) 수정

○ 대안적/급진적 비전과 관련하여 산업적 구조/시장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토론해볼 수 있

다. 즉, 전력에만 국한하여 보았을 경우, 한국 사회는 중앙정부(산자부)-한전-발전사(한전 자

회사 및 몇몇 민간 발전사)로 이루어진 전국적 차원에서 상당히 수직적으로 통합된 산업구

조와 공기업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자립’을 에너지정책에서 추구해

야 할 주요한 가치로 세우고 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2020년까지 전력자립율 목표를 20%

로 내세우고 있다(서울시, 2015a). 그런데 ‘에너지자립’이라는 가치와 ‘전력자립율’이라는 개

념은 상당 부분은 서울이라는 관활 지역 내에서의 이루어진 에너지(전력) 생산량과 소비량 

수치의 비율에 근거하고 있다.

― 그러나 회피되고 있는 질문이 있다. 에너지(전력)의 공급, 배분 그리고 소비 활동에 관한 의

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왜 지역에 부여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전력산업은 네트워크 

산업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전국적 차원으로 통합된 독점적 산업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예상

된 답 앞에 에너지자립의 비전은 앙상한 수치상의 비율로 국한되고, 자치와 분권이라는 비

전과 단절되어야 하는가? 나아가 왜 전국적 에너지(전력) 시스템은 광역(혹은 권역별)지역

적으로 병립되어 있는 상이한 레짐들의 조율된 연계로 전환되어서는 안되는가?11) 이런 과

감한 비전 토론의 부재는 상상력의 빈곤인가 아니면 소심함인가, 그것도 아니면 모종의 전

11) 이와 관련하여 독일 베를린 시민들이 시도는 에너지자립을 위한 비전 토론에 유의미한 상상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베를

린 시민들은 2013년 시정부에 의해서 설립된 발전 및 송배전․판매 공기업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 지역에너지공기업은 공무원, 해당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의 대표가 이사진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법

률안이 마련되었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재각(2014)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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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판단인가.

(3) 중앙정부(산업부 등)과의 비협력적/갈등적 관계_틈새와 레짐 사이 상호작용의 왜소함과 특

정한 전환경로의 발달

○ 틈새 행위자로서의 서울시는 국가적 수준의 핵심적 레짐 행위자인 국가(중앙정부)와 ‘불가

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12), 서울시의 전환실험을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법제도

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행위자들은 “원전하

나줄이기”라는 정책 이름을 통해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유지․고수하려는 중앙정부(청와

대 및 산업자원부)와 대결적인 정책 포지션닝을 하였다. 게다가 그는 차기 정권 획득을 두

고 경쟁해야 할 야당의 잠재적/실질적 대권 주자로서, 정부 및 여당에게 견제 대상자이다.

적어도 분석적으로 서울에너지정책을 이러한 정치적 맥락과 분리하여 다룰 수는 없다. 그

러한 이유 때문인지 서울시의 에너지 거버넌스에는 중앙정부(산자부 등) 및 한전과 같은 

국가적/전국적 행위자의 참여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로 서울시 안의 행위자들로만 거버넌

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것은 레짐의 중요한 요소인 제도의 우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 서울시가 자신의 10대 핵심사업의 하나인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서

울특별시, 2012: 17)을 위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은 국가적 레짐 행위자의 협력이 없

을 경우, 어떤 발전 경로를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현행 전력시장에서 

태양광발전은 높은 발전단가로 인해서 채택되기 어려운 발전(power generation) 기술이다.

서울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정책적 혁신을 이루어냈다. 이중에는 중

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서울시 햇빛지도의 제작)에서부터, 대

도시가 가진 고유한 특징(높은 지가(地價))으로 인한 불리함에 대응하기 위한 것(서울시 소

유 건물 옥상 임대료의 인하),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의 불충분함(혹은 실패)를 보완하기 위

한 것(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사업자금 저리융자 지원제도)까지 다양했다(서울특별시,

2012; 윤순진․심혜영, 2015).13) 그런데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저리융자 지원제도는 

12) 아마도 다음과 같은 정부 수상이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평가가 아닐까 싶다: 서울시는 2013년 산업

통상자원부 주관 제1회 에너지절약 우수지자체 선정에서 광주시 다음으로 ‘절잔가향왕’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2014: 30)

13) 한국 정부는 2011년까지 발전차액지원(FIT) 제도가 운영되다가 폐지되고 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할당(RPS) 제도로 전환하

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서, 이들은 발전차액

지원제도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외, 2015) 서울시는 이런 요구에 자체적으로 대

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부터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50KW 이하 태양광발전 kWh당 50원을 5년간 지원)를 도

입하여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RPS제도 하에서 불충분하게 보장받는 생산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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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쉽게 따라 하기 힘든 정책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이

승한 외, 2014: 306-308).

― 하지만 서울시 권한 밖의 문제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존재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계통연결비용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높은 비용 부담’ 문제다(윤순진․심혜영, 2015:

165-166).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기 위

해서 인근의 전력망(주로 배전망)과 연결(계통연결)하여야 한다. 계통연결의 기술적․행정적 

난관이나 경제적 장벽의 해결은 서울시의 소관 범위를 넘어선 한국전력(과 이를 감독하는 

산업부)의 몫일 수밖에 없었다. 일부 사례에서 관찰되는 예외적이고 우연적인 해결책14) 외

에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국가적 행위자인 한전과 산업부의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서울시는 여러 민간 환경단체 및 연

구기관 등이 연서명한『서울시 환경정책건의집』를 발간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와 현행 RPS 제도 하의 우대 방안)와 높은 계통연계비용 해결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서울시, 2015b: 118-121). 하지만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특

별한 정책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전국적/국가적 행위자들의 비협조는 서울

시가 자체적인 자원, 역량 그리고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여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지원해

야 하는 어려운 길을 계속 걷도록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의 태양광발전 확대 실적

은 목표보다 저조한 결과를 낳았다(1단계).

(4) 중앙정부(국가) 우회 전략(?)_상징적 자원/지식의 교류 통로로서 국제적 연계와 니치의 확

장으로서의 지역적 연계

○ 서울시는 국가적 수준의 레짐 행위자인 중앙정부와 빈약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대조적

으로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수평적 수준의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키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부터 세계기후도시시장 회장 직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는 ICLEI 동아

시아 사무국을 맡는 것과 동시에 2015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ICLEI 세계 대회(world

Congress)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국제자문단을 구

성하여 서울에너지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조언을 얻고 있으며, 서울에너지정책과 관련한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정책 제안과 평가를 수렴하고 토론하고 있다. 이외에

도 UN과 같은 국제기구와 국제 NGO로부터 서울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수상하

기도 했다.15) 이런 일련의 계획적 활동 그리고 주어진 사건은 서울에너지정책의 우수성과 

14) 노원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해당 구청 공무원이 상당히 참여했던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은 높은 계통연결비

용의 해결은 개별 공무원의 역할에 맡겨져 있었다. “계통연결비용이 660만원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전에서 계통연결비

용이 1000만원 넘게 요구했어요. 노원구청 녹색환경과장이 한전에 가서 얘기를 해서 깍은 가격이예요”(노원햇빛과바람

발전협동조합 관계자: 윤순진․심혜영(2015: 165)에서 재인용).

15) UN World Green Building Council Government Leadership Award(2013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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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교류 통로를 마련해주고 있다.

○ 한편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들과 에너지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4월의 탈핵에너지전환 지자체선언 그리고 2015년 11월의 서울-경기-충

남-제주의 광역지자체 공동선언이 대표적이다. 앞의 것이 주로 기초지자체들이 참여하였고

(서울시는 광역지자체로서 예외적이었다) 주로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중심이 되었다

면, 뒤의 것은 모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여야 정당 소속을 달리하는 단체장들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앞의 선언은 후쿠시마 핵사고 등을 배경으로 한 말 그대

로 선언적인 것이었다(따라서 실제 후속작업은 각 기초지자체별로 들쑥날쑥하였다. 이에 관

해서는 이정필․조보영(2015)를 참조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선언은 각자의 비전과 목표

를 가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지자

체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역량 그리고 네트워크 등이 더 풍부해서 실질적인 변화

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는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의 중앙집권

적인 에너지정책 스타일에서 대단히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 “(광역지자체들의―인용자 첨언) 공동선은 크게 세가지를 제안하였다. 1)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가 ‘특정 지역의 희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지역별로 에너지자립도를 높여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대

체하자고 제안하였다. 2)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

가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였다. 3)각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목

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너지정책포럼’을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하였다”(여형범, 2016: 76)

(5) 도시 하위 공동체에서의 전환실험_‘시민참여’와 ‘동원’ 사이에서

* 추후 보완

5. 결론을 대신하여

○ 이 발표문은 각기 상이한 전통을 가진 규범적/정치적 에너지전환론과 분석적/처방적 전환

연구의 이론적 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정책을 분석하려고 시도하였

다. 이 시도를 통해서 서울시 전환 실험의 의미와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의 

여러 쟁점들을 분석하고 검토해볼 수 있었다. (분석 및 결론 내용의 요약 추가) 그런데 이

런 분석과 검토를 위해서 주로 기존 연구물의 재검토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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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실에 부합하는 경험적 연구의 성격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차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핵심 행위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분석 등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 전국적/국가적 레짐의 핵심적 행위자(중앙정부)와 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에 대한 토론. 제2

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후쿠시마 핵사고 등의 여파로 인해서 일정하게 변화되면서, 새롭

게 도입된 정책담론은 ‘분산형 전원’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을 포함한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통해서 타협․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인지 분석․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에 도전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에너지기후 이슈를 핵심

적 의제로 삼을지 또한 서울에너지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가 대선에서 정

권에 얼마나 근접하게 될 것인지 등의 측면도 함께 분석․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편 좀더 거시적으로는 충청남도가 제시하고 있는 ‘신균형발전론’ 같은 기반환경 수준의 담

론 변화가 야기될 수 있을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상헌 외, 2013).

○ 전통적으로 전환연구는 국가적 수준의 사회-기술 시스템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

라서 다수준과 특정한 공간적 스케일을 특별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연계시켜 왔다. 즉,

기반환경은 초국적인 차원, 레짐은 국가적 차원, 그리고 틈새는 지역적 차원이라고 전제해

왔다(Raven, R. et al., 2012). 이에 따라서 국가 하위 수준인 도시 등을 공간적 대상으로 하

여 다수준 관점을 적용하여 기반환경, 레짐 그리고 틈새를 구분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

한 전환경로와 전환의 동학을 분석하는 전환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관련하여 이승한 

외(2014)이 진행한 서울시와 제주도의 에너지정책, 그리고 그 조건과 맥락을 비교하는 연구

가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레짐 아래에서도 각기 상이한 전환실험과 전환경로와 동

학이 펼쳐질 수 있으며 이들의 상이한 변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학술적이나 실천적으

로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전환연구에 공간적 차원의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는 여

러 비판과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점에서도 부합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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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너지공기업의 의미와 한계

- 제주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

김 동 주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부설

에너지민주주의센터(준)

제2회 도시정책포럼(2016.05.11, 서울대)

제주 발전설비의 1/3은 재생가능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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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생가능E 73%가 풍력

재생가능E, ’15년 전체 발전량의 9.3%



2016-04-30

3

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

2008.05

• ‘20까지 20%, ‘50까지 50% 대체

•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등

2012.05

• ‘30까지 100% 대체

• 풍력 2.3GW, 전기차 100%전환

2015.05

• 道+LG, 글로벌에코플랫폼 제주

• 풍력/전기차 + ESS 1300㎿, FC 520㎿

2015.12

• COP21, 박근혜 대통령 연설

• 풍력과 전기차로 탄소없는 섬 조성

설립목적

1.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실현

2. 도민의 공공자산을 활용한 개발이익 극대화

’12.07.10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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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너지공기업 설립 제안

’90s-’00s

• ‘98 행원풍력발전단지 설치 이후 운영방안 중 하나로 민관

합작기업 설립 제안(도청 연구보고서)

2008

• ‘06 이후 풍력단지 건설 갈등 대안으로 바람자원사용료 부과 및

지방공기업설립 제안(제주환경연합)

• 제주도, 풍력발전 공영화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

2010

• 2010 지방선거 낙선한 도지사 후보의 5대 정책 중 하나인 ‘친환

경에너지공사’를 당선인에게 수렴권고(민선5기 도정인수위원회)

지방에너지공기업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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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공사 설립업무 담당

‘해상풍력개발추진단’ 설치

2011.07.29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

경제성 분석’ 용역 발주

2011.11.

• 우근민 도지사, 의회 시정연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공식 발표

2011.11.15

지방에너지공기업 설립 확정

제주에너지공사 현황(기구)

출처: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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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현황(정원)

출처: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2016.02

제주에너지공사 현황(설비)

출처: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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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2016.02

출처: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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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의 의미

• 중앙집권적 발전국가인 대한민국은 한국전력공

사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전력산업구조였음.

전국 최초의 지방에너지공기업

•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공적 주

체의 개입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및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도민주체개발/개발이익지역환원

제주에너지공사의 한계

• 신규 투자 재원부족(공사채발행한도 200%)

• SMP 하락에 따른 전력판매수입 감소자본 부족

• ’15.07.07, 김녕풍력발전기 화재발생

• 재생에너지 이외 LNG 등 사업다각화 없음기술 부족

• 道, 에너지정책 수립 권한 없음

• 임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사장, 이사 등)정책/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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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 위주의 풍력사업 추진

해상풍력발전사업 육상풍력발전지구

명칭 탐라 한림 대정 김녕 월령 가시 어음 수망 상명
사
업
자

두산
중공
업,
남동
발전

한국
전력
기술
㈜, 
대림

한국
남부
발전
㈜, 

김녕풍력

㈜,
GS건
설

두산
중공
업

SK 
D&D

한화
건설

㈜수
망풍
력

한국
중부
발전
㈜

규모 30㎿ 100㎿ 100㎿ 30㎿ 24㎿ 30㎿ 20㎿ 21㎿ 21㎿

비고 건
설
중

발전
사업
허가
준비
중

환경
영향
평가
수행
중

’15
준공

’15
준공

건
설
중

향후 제주도 풍력단지 개발계획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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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발전방향

• 알뜰주유소, LNG 도입에 따른 각종 사업들 추진

재생가능에너지 이외 사업다각화

• 낙하산인사 배제, 직원 전문성 강화, 운영위/감사회 설치

임직원 전문역량 강화/민주적 통제

•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생에너지 개발에 공적자본 투자

국민연금, 도민펀드 등 공적자본 조달



 



서울시의 피크오일 취약성 평가와 대응 방안

2016. 5. 김현우



피크오일의 개념과 논의 동향

ASPO을 비롯한 피크오일 이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전문가들(peakists)은 석유생산
이 정점(peak)에 도달한 후에도 고원(plateau)과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정체 상태를 유
지하고 (수요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생산이 급감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띠
는 것으로 예측하거나, 더 복잡한 석유생산 주기를 포함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해 기존
예측 모델을 발전시킴



피크오일의 개념과 논의 동향

PPPmax 모형과 피크오일의 가변성. 
피크오일 예측은 이해와 분석 틀, 통계모형과 자료선택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따라서 피크오
일을 특정 시점으로 예측하는 논리로 협소하게 이해하
기 보다는 복합적 원인과 결과, 전환의 계기들로 이해할
필요 제기.



피크오일과 대응

Friedrichs(2010)이 제시한 사례

- 일본의 약탈적 군사주의(1918~1945년)

- 북한의 고난의 행군(1990년대)

- 쿠바의 사회경제적 적응(1990년대)

Campbell(2013)이 제시한 대응방향

- 석유고갈 의정서(Oil Depletion Protocol) 같은 국제협약
-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요금체계 및 에너지 세입 세출 개혁, 재생가능에너
지로의 전환 등 에너지시스템 개편
- 석유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되면서 새로운 지역주의와 민주주의가
발현될 가능성



피크오일 이벤트와 위험의 개연성 (Wally and Peter)

이벤트 개연성

위험과관련된성격 (결과의심각성/위험도)

시나리오1
전원화된스프롤

시나리오2
중앙화된집중

시나리오3
탈중앙화된집중

갑작스러운중대한공급중단
C

(가능)

가용한대중교통없음
(중간영향/높은위험)

대중교통시스템이갑작스러운수단전환감당못함
(경미한영향/중간위험)

분산된경제활동에필요한연료의
제한

(큰영향/매우위험)

도로로운송되는그리고/또는석유에취약한경로로생산되는
재화에대한접근의급격한제한

(중간영향/높은위험)

서비스에대한접근불가능
(큰영향/매우위험)

CBD 바깥지역들의작동불능
(중간영향/높은위험) 

중심부의직접영향권바깥
지역들의작동불능

(경미한영향/중간위험)

비상필수서비스의제한
(경미한영향/중간위험)

가격의변덕스러운요동
그리고/또는간헐적인공급

중단

A
(거의확실)

필수적인지역자립과자조
수준으로의이행을계획하고
지탱하기불가능, 곤란의발생

(경미한영향/높은위험)

시스템과교환의완전한집중화
이행을계획하고지탱하기

불가능, CBD 바깥에서극도의
곤란발생

(중간영향/매우위험)

필수적인준중심지의
자족성으로의이행을계획하고
지탱하기불가능, 극심한격차

발생
(경미한영향/높은위험)

점진적인가격상승과공급
감소

A
(거의확실)

시스템과과정에고착적으로내재한
석유의존성이이행을위한투자를

가로막음
(경미한영향/높은위험) 고착화된인프라스트럭처가석유의존성에서보다덜취약한패턴과

수단으로의투자전환을가로막음
(경미한영향/매우위험)

현재의라이프스타일과서비스를
지탱하기위한대안적에너지와물질

용량의제한
(경미한영향/높은위험)



피크오일이 도시에 미칠 영향의 평가

최근의 유가 상승은 70년대의유가 파동
시기와는 달리 승용차 이용을 포함한 에
너지 소비 패턴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고 있음. 

브리스번의 석유취약성 지수 분포
( Dobson and Sipe, VIPER의 적용)



석유취약성 평가 방법의 발전

저자 취약성측정유형
변수(가중치)

석유의존도 연료비지불불능도

Dobson and Sipe (2007) *VIPER 지역별순위종합지수
승용차2대이상가구 (1/4)
승용차통근(JTW) (1/4)

지역의사회경제지수(SEIFA) (1/2)

Arico (2007) 지역별순위종합지수
15세이상인구 (1/4)
승용차통근 (1/4)
평균교통비지출 (1/4)

저소득층주민비율 (1/4)

Dobson and Sipe (2008) *VAMPIRE 지역별순위종합지수
승용차2대이상가구 (1/6)
승용차통근 (1/6)

주택임대/구매담보 (1/3)
주당소득중위가구 (1/3)

Fishman & Brennan (2010) 지역별순위종합지수
주당연료이용 (1/3)
비승용차교통수단분담 (1/3)

개인소득 (1/3)

Runting et al. (2011)
등급화 차트(지수 vs. 종합
지수)

가중치부여된평균승용차통근거리 (1/3)
승용차2대이상가구 (1/6)
승용차통근 (1/6)
대중교통적극이용가구비율 (1/3)

사회경제지수

Li, Sipe & Dodson (2013) 지역별비교
통행에너지(통근주행거리와등록자동차연비데이터베이스)
사회경제지수

Lovelace & Phillips (2014) 일련의수치매트릭스

소득의10%이상을통근비용으로쓰는인구비율
통근에쓰이는에너지의비율
통근에‘에너지예산’의10%이상을쓰는개인비율
고용중심지까지의거리,자동차통근비율,평균통행에너지비용

Akbari & Habib (2014)
*개량된VIPER

지역별순위종합지수
승용차2대이상가구 (1/4)
승용차통한모든이동 (1/4)

소득중위가구 (1/4)
저소득층비율 (1/4)



서울의 변천과 석유류 소비

석유제품 부문별 소비 비중은 수송부문이 약 63%, 

산업부문이 약 20%. 수송부문 중 도로에서 휘발유
와 LPG 사용은 감소세, 경유 사용은 정체 상태. 수
송부문 중 도로에서 석유제품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서울 인구의 경기로의 유입에 따른 결
과로 추정



서울시 자치구 석유취약성 평가 (단순 점수총합)



서울시 자치구 석유취약성 평가 (VIPER와 유사한 구성)

사회경제적 지표가 석유취약성을완화하는 효과가 확연. 취약성 점수가 높은 자치구의 주민들
은 특히 유가의 급격한 상승시에 여전히 원거리 통근 통학을 위한 승용차 이용 외에 선택지가
부족한 집단이 상대적으로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

사회경제지표*2

+가구당자가용수

+다른구통근통학비율



피크오일의 개념과 논의 동향

총점에서는 석유취약성이상대
적으로 크지 않다 하더라도, 두
축 중 하나에 지나치게 가까이
분포한 자치구는잠재적 위험성
을 안고 있음. 

석유취약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
직한 형태는 교통취약성과소득
취약성 모두가 낮은 “A” 위치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음. 

A



피크오일과 도시 회복력

회복력을갖춘도시의 7가지요소 (Newman et al, 2010)

①재생가능한에너지도시(Renewable Energy City)

②탄소-중립적도시(Carbon–Neutral City)

③분산적인도시(Distributed City)

④생물자원을활용하는도시(Biophilic City)

⑤환경적으로효율적인도시(Eco–Efficient City)

⑥지역공간에밀착된도시(Place–BasedCity)

⑦지속가능한교통도시(Sustainable Transport City)

특히 Newman은 피크오일에 대한 도시의 회복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더욱 강조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를 향한 전략적 단계 중의 하나로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POD(Pedestrian-oriented development), GOD(Green-oriented development)

의 결합을 제시



피크오일과 도시 회복력

TOD Green Urbanism

이동성부문 비유동적부문

교통설계: 세계적인수준의교통시스템(주축과

연결망); 허브로서의역; 교통축

비-전동형교통수단을통한접근: 자전거도로; 

보행로; 자전거공유/자동차공유

최소화된주차: 토지사용감소; 건축물부피와

불침투성표면의감소

밀집된개발과토지용도혼합

에너지자립: 재생가능하게전력생산–태양광, 

풍력, 유기폐기물의바이오가스전환; 에너지

효율성증대; 집단에너지사업(냉/난방); 

열병합발전

폐기물제로: 재활용과재사용; 메탄소화; 

경작을위한빗물저장

커뮤니티가든과오픈스페이스: 비료화; 나무를

활용한카노피; 지하수면재충전

건축물: 녹색지붕; 건물의방향(적정온도); 단열; 

유리; 공기를가두는건축; 영향이적거나

재활용된재료들

TOD와 Green Urbanism을 결합할 경우 탄소배출 감소와 에너지소비 감소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발
생 (스톡홀름의 Hammarby Sjöstad,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Rieselfeld and Vauban districts,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Kogarah Town Square의 사례)



피크오일과 도시 회복력

서울시 정책과 Green TOD : <2030서울플랜>, <서울시교통정비기본계획>(2014)의검토

- 녹색교통 수단분담률은 2030년까지 80%로높게 책정하고 있지만 버스/철도의비중이 높고 상대
적으로 자전거의비중은 3.0%(2030)로높지 않음.

- 수도권으로부터통행유입 억제 및 자족기능 강화와 광역철도 연장 확대 계획은 모순되며, 혼잡통
행료 확대 방침도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 대중교통만으로도접근이 편리한 지역의 경우 주차요금 현실화 등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
추진은 긍정적.

- 이동수요 저감 및 전환과 석유 에너지 이용 저감 및 전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은 미흡함. 

향후 Green TOP 개념을 도시계획에 통합하고, 원전하나 줄이기사업 및 관련 사업들을 도시 회복력
증진 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 제기.  

- 서울시 내 지역별 석유취약성 정도와 특징에 대한 검토와 예상 시나리오별 대비책이 요구됨.  

-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괄하는 광역 차원의 접근, 중앙정부와수도권 광역 자치제 간의 협력 계획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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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tructure in Taiwan



year Institution year Environmental Crisis and Movement 

1998 National Energy Conference 1986 Anti-Dupont Movement
2001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ate
1980s

Anti-nuclear movement

2005 The 2nd National Energy Conference 1995 Anti-Binnan Industrial Park

2006 National Sustainable Economy Conference 1998 Anti-Bayer Chemical Plant 
movement

2009 The 3rd National Energy Conference 2008 Taichung High-tech Park  Pollution

2009 Green Economy and New Energy Industry 
Flagship Plan

2010 Anti- Kuokuang
Petrochemical Plant movement

2010 Low Carbon Economy and Society Plan 2012 Taichung High-tech Park and water 
crisis  

2012 Development Guideline for Energy Policy

2012 National Climate Change and Adaptation



Locations and

Types of

Power Plants



Nuclear Power

核一廠
台北縣石門鄉 核二廠

台北縣萬里鄉

核四廠
台北縣貢寮鄉

核三廠
屏東縣恆春鄉





GHG Emission 



PM 2.5







Energy Governanc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ree decades of anti-nuclear movement represents ideological struggles 

without concrete progress for renewable energy

 Industrial transition: moving out to China replacing upgrading and innovation

 Energy democracy, decentralization or green empowerment issue 

hardly concerned  



Taipei as a Compact City

 (1)High density, small blocks, mixed land-use,

 (2)Barrier free and friendly design for pedestrians and bikes,

 (3)Open spaces links to various type of activities

 Other strength:

 Recycling policies,

 Protection of trees, monuments and historical buildings



2012: Climate Change Adaptive Plan by the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 Taipei city
 Approach: strategic planning, rolling wave planning, and bottom-up approach

 Goal:

 (1) to establish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ning framework and 
platform;

 (2) to analyzes the trends and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3) to clarify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key sector with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4) analysi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5) analysis of the key issues;

 (6) review both policy and related programs; (7) proposal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and action plan.



Challenges for Energy Plan of Taipei

 Prone to flooding and landslide caused by 

frequent rainstorms

 Rising demand; stability of supply and diversity of 

sources

 Energy pla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urban 

planning development review and urban renew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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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From Seoul

廣設PV

增設氫燃料應用

改善建築能源效率

改用LED

整合都市空間計畫
檢視建築標準

推動共乘

促進綠能就業

培養節能生活型態

建立研究機構



Reduce Nuclear Power Consumption Plan 

Taipe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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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aving 11.17％

New Energy 0.28%

Green Transportation 4.19％

18.61%Building Energy Efficiency 2.98％

2016 2017 2018

Planning 8% 10.61%

Saving energy consumption to 18.61% by 2018



Green Transport 

in Taipei City: 

Mass Transit System
。

• 單位為萬人次
• 高運量包含淡水信義、松山新店、中和新蘆、板南線



MRT Taipei



MRT Taipei

 500 meter walk distance to MRT station



Bus Exclusive way 



You-Bike

 You-bike成長以及使用

 自行車專用道共：572條

 總長度：379769公尺



NGOs: multi-mobilization roadmap +

social robustness



HAND e V.:

Citizen solar power plant



Energy Empowerment



Energy Governance in Taipei city

 Weak linkage between vision plan, action plans and policy

 Little cross-bureau collaboration within the government

 Not challenging developmentalist urbanization based on high energy 

consumption



 


